소  장

원   고         참여연대  외 2 
피   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외 1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1.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공동대표 임종대ㆍ청화 

2. 한 서 정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cafe.daum.net/stopcjd, 
www.pressngo.org) 공동대표 

이 사건 관련 우편물 수령처 :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3. 이 정 기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cafe.daum.net/stopcjd, 
www.pressngo.org) 회원 

이 사건 관련 우편물 수령처 :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33 테헤란빌딩 4층

담당변호사 박주민, 이상희, 윤지영
(전화 3458-0911, 팩스 557-5582)

피   고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재호
2. 주식회사 동아닷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대표이사 정 구 종 
정정보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무고한 제3자 대상 불매운동은 불법" 제하 보도(2008. 8. 23.)와 동일한 지면에, 동일한 크기로 1회 게재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게재되는 동아닷컴 웹페이지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무고한 제3자 대상 불매운동은 불법” 제하 보도(2008.8.23.)과 동일한 방법으로 24시간 동안 게재하라. 

3. 만약 피고들이 위 기간 안에 위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 시까지 매일 각 금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원고 참여연대는 1994년 9월 10일 권력을 감시하고 전문적인 개혁운동을 펼치기 위해 사회 저명인사 200여 명의 발기로 창립된 시민사회단체로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정의·인권·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원고 한서정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공동대표이며, 원고 이정기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인 자입니다. 

 나. 피고들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동아일보”라고 하겠습니다)는 일간신문인 동아일보를 발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이하 “동아닷컴”이라고 하겠습니다)은 피고 동아일보로부터 기사를 받아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전송하는 인터넷신문사입니다. 

2.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이유

원고들은 이미 피고들을 상대로 2008년 9월 22일 정정보도를 요구하였으나(갑제1호증) 피고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와 같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가. 정정대상기사 
피고 동아일보는 2008. 8. 23.자 2면에 아래와 같이 『무고한 제3자 대상 불매운동은 불법』이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갑제2호증). 그리고 피고 동아닷컴은 동일자에 위와 같은 기사를 웹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갑제3호증)  
	선진국 판례-입법사례로 본 '광고주 협박' / “무고한 제3자 대상 불매운동은 불법”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메이저신문 3사의 기사에 불만을 품고 광고주를 협박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21일 누리꾼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실상 불법적인 ‘업무방해’ 행위로 판단한 것은 외국의 판례와 입법사례도 광범위하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이나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검찰이 제시한 이들 외국 판례와 입법사례는 모두 “계약 파기를 가져오는 2차 보이콧(불매운동)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주 협박 사건의 경우 신문사에 대한 불매운동은 1차,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은 2차 보이콧에 해당한다. 

그동안 일부 언론은 “외국은 언론사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외국 사례를 잘못 해석한 결과라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 

우선 미국은 1935년의 태프트-하틀리(Taft-Hartley) 법을 제정하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노동조합의 2차 보이콧을 금지했다. 1959년의 랜드럼-그리핀(Landrum-Griffin)법은 2차 보이콧의 금지 대상 등을 더 상세히 기술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도 여러 차례 판례를 통해 2차 보이콧이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보이콧은 주제와 관계없이 동일한 범위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일례로 1996년 한 기독교단체가 WVUE-TV 방송국의 보도에 불만을 품고 이 방송국에 광고를 낸 광고주에게 “방송국이 인종차별적인 관행을 중단할 때까지 광고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을 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계약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는 보이콧은 불법이라는 판례를 확고하게 정립하고 있다. 1969년 독일 남부 한 대도시의 극장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 그 지역의 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독일 법원은 “극장 소유주들의 결의는 법에 위배돼 금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프랑스는 1980년 소비자연합회가 허가받지 않은 호르몬을 투여해 사육한 쇠고기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면서 보이콧의 적법성이 논란이 됐다. 프랑스 법원은 불매운동 그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취급하지는 않지만 그 형태, 동기, 주창자의 목적을 따져 위법성을 판단해왔다. 

1981년 아모코 디아즈라는 유조선이 프랑스의 브르타뉴 해안에 좌초되자 소비자단체는 유조선 회사가 아닌 화물 소유자인 석유회사 ‘셸’을 상대로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하며 불매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프랑스 법원은 “충분한 식견이 없는 여론 재판으로 셸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불매운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국가 간의 불매운동과 관련해서도 국제기구와 국제협약은 2차 보이콧을 금지하고 있다. 

유엔총회 결의와 협의회 보고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미주기구(OSA) 등은 ‘2차 보이콧을 통한 경제 제재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 정정을 구하는 이유 

정정대상기사는 허위의 내용으로 쓰여진 것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1) 정정대상기사의 일부 내용이 허위입니다. 

(가)  2차 보이콧에 대한 미국연방대법원 판례 태도 왜곡 
	미국의 연방대법원도 여러 차례 판례를 통해 2차 보이콧이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보이콧은 주제와 관계없이 동일한 범위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일례로 1996년 한 기독교단체가 WVUE-TV 방송국의 보도에 불만을 품고 이 방송국에 광고를 낸 광고주에게 “방송국이 인종차별적인 관행을 중단할 때까지 광고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을 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들이 정정대상기사를 통해 언급한 바와 달리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반적인 2차 보이콧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연방대법원은 노동조합의 2차 보이콧만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연방노사관계법(태프트-하틀리법)에 대해 노조가 특정 생산자의 제품 구매를 막기 위해 그 제품의 유통업체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고[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v. Fruit Packers, 84 S.Ct. 1063 (1964); 소위 “Tree Fruits” 사건], 다만 그 유통업체 매출의 90%이상이 불매시위의 궁극적 목표인 생산자의 제품판매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 법이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있었을 뿐입니다[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v. Retail Store Employees Union,  100 S.Ct. 2372, (1980); 이른바 "Safeco” 사건]. 즉, Safeco사건은 미연방대법원이 이미 태프트-하틀리법에 의해 불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2차 보이콧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뿐이라 할 것입니다.
피고들이 정정대상기사를 통해 밝힌 바와 달리 오히려 미연방대법원은 노동쟁의 등 경제적 이유로 진행되는 보이코트와 정치적 이유로 진행되는 보이코트를 분명히 구분하고, 정치적 이유로 진행되는 비폭력적 보이코트는 1차/2차를 가릴 것 없이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합법적 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참고자료1 NAACP v. Claiborne 458 U.S. 886 (1982) ]. 이 판결은 태프트-하틀리법이 시행 중에 내려진 것인바, 태프트-하틀리 법은 노동쟁의 맥락에서 노동조합이 행하는 보이코트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정치적 이유로 소비자들이 행하는 1차/2차 보이코트에는 적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선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 판결이후에는 정치적 이유로 행하여지는 소비자들의 2차 보이콧은 모두 합법 판정을 받았습니다. [Environmental Planning and Information Council of Western El Dorado County, Inc., v. The Superior Court of El Dorado County, 36 Cal. 3d 188 (June 7, 1984); Searle v. Johnson, 709 P.2d 328 (Utah 1985); Near East Side Community Organization v. Hair, 555 N.E.2d 1324 (Indiana C.A. 1990) Barbara E Cohen, “The Scope of First Amendment protection for political boycotts: Means and ends in First Amendment analysis: NAACP v. Claiborne Hardware Co.”, 1984 Wisconsin Law Review 1273 at 1313; Michael Harper, “The consumer's emerging right to boycott: NAACP v. Claiborne Hardware and its implications for American labor law”, 93 Yale Law Journal 409 at 435 참조.]. 

(나)  WVUE-TV방송국 관련 연방대법원 판례 소개 부분
피고들은 정정대상기사에서 한 기독교 단체가 광고주를 상대로 “방송국이 인종차별적인 관행을 중단할 때까지 광고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을 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서술하여 마치 이 사건(번햄 방송국 사건)이 정치적 이유로 소비자들이 펼치는 광고주 불매운동과 관련이 있는 듯 보도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이 기독교단체가 "광고를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연방대법원에 한 바도 없습니다. 하급심에서 패소한 이 단체가 상고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상고허가가 거부(writ for certiorari is denied)된 것입니다.[Williams v. Burnham Broadcasting 513 U.S. 814 (1994); 참고자료 2].

이 기독교 단체가 하급심에서 패소한 이유도 소비자 불매운동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 기독교 단체는 번햄 방송국에 접근하여 방송 시간(air time)을 ‘무료로’ 할애해 주지 않으면, 방송국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공갈행위를 한 경우였습니다. 번햄방송국 사건은 범죄단체 조직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RICO) 상의 공갈죄(extortion)가 적용되었고, 그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번햄 방송국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권, 즉 무료 방송시간을 내놓도록 강요하도록 의도된(designed to coerce Burnham Broadcasting into giving up a valuable property right, i.e. free air time)” 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이 기독교 단체는 불법영득 의사(profit seeking motive)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갈취하려한 것입니다.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참여자들이 조중동이나 그 광고주로부터 어떠한 재산상 이득을 갈취할 의사도 없었다는 점은 명백한 것이므로 번햄 방송국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일 뿐 아니라, 피고들의 기사는 공갈죄에 관한 번햄 방송국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참여자가 마치 "공갈범"과 유사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 왜곡 
	독일 연방대법원은 계약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는 보이콧은 불법이라는 판례를 확고하게 정립하고 있다. 1969년 독일 남부 한 대도시의 극장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 그 지역의 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독일 법원은 “극장 소유주들의 결의는 법에 위배돼 금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차 불매운동 금지’ 법리는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담합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극장들과 같은 기업들의 경제적 이유 내지 목적에 의한 2차 불매운동에 적용되는 것이지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의 광고중단운동은 신문소비자들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편향된 보도태도, 왜곡보도에 항의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위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 사안과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정정대상기사를 통하여「일부 언론은 “외국은 언론사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외국 사례를 잘못 해석한 결과라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라는 기사의 근거로 위의 기업들에게 적용된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소비자들의 광고중단운동이 독일에서는 위법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하였습니다.  

(라) 프랑스 법원의 판례 왜곡 
	1981년 아모코 디아즈라는 유조선이 프랑스의 브르타뉴 해안에 좌초되자 소비자단체는 유조선 회사가 아닌 화물 소유자인 석유회사 ‘셸’을 상대로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하며 불매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프랑스 법원은 “충분한 식견이 없는 여론 재판으로 셸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불매운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쉘 사건은 피고들이 암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유에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그 사건은 프랑스 북부해안을 기름으로 뒤덮은 유조선 아모코 카디즈(Amoco Cadiz; 피고들은 유조선의 이름부터 잘못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복사고에 격앙된 프랑스의 소비자 단체들이 쉘 제품의 불매운동에 그친 것이 아니라, 쉘 프랑스 사의 파리 본사 사무실을 점거하고, 폭력시위와 기물 손괴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하급심은 소비자 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며 파훼원은 이를 확정하면서, 소비자 단체가 "폭력행위, 쉘 본사에 대한 재물 손괴, 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violences et des déprédations causées aux installations de la société SHELL Française et une mévente de se produits)"을 감행한 것은 "명백히 불법적인 소란행위("troubles manifestement illicite)"라 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시 자체에서도 드러나듯이, 파훼원의 판단은 불매운동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폭력행위, 기물손괴가 수반되었기 때문이었으며, “격렬하고 경솔한 불매운동”이라는 파리 항소법원의 판결도 바로 이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Paris (1er Ch. A), 13 juin 1978, Union Fédérale des consommateurs c. S.A. SHELL Française, Gaz. Pal. 1979, Som. 65.]

따라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불매운동에는 아예 적용의 여지도 없는 쉘 사건을 끌어대어 마치 프랑스 법원도 2차 불매운동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 국가 간 2차 보이콧 법리 
	국가 간의 불매운동과 관련해서도 국제기구와 국제협약은 2차 보이콧을 금지하고 있다. 유엔총회 결의와 협의회 보고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미주기구(OSA) 등은 ‘2차 보이콧을 통한 경제 제재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간의 2차 보이콧이란 한 국가(예를 들어 아랍국가)가 다른 국가(예를 들어 이스라엘)에 타격을 주기 위해 그 목표국가와 거래를 하는 기업들(예를 들어 미국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국제법상 위법인 이유는 GATT상 모든 WTO회원국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되어 있는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s)의무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적대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GATT 제21조 상의 '국가안보' 예외를 적용하거나 여러 아랍국가들이 WTO에 가입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 하였듯이 GATT 제35조 상의 '상호 불적용 조항'을 적용하여 직접적으로 차별대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차별대상국가와 거래하는 국가까지 차별할 수는 없다는 것이 최혜국대우의무 조항인 것입니다. 

이런 국가간의 2차 보이콧 금지법리는 국가들간에 존재하는 최혜국대우의무에서 도출된 것이지 그와 같은 합의가 없는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정정대상기사를 통하여 전혀 차원이 다른 국제법상 국가간 2차 보이콧에 관한 법리를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에 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광고중단운동이 위법하다’는 외국사례의 예로 소개한 것은 국가간 2차 보이콧 금지 법리를 왜곡한 것입니다. 

(2) 소결론 - 의도적인 거짓들의 조합에 대한 정정필요성 

이상과 같이 피고들은 정정대상기사를 통해 미국 판례의 일부 내용을 누락하여 판시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미국연방대법원 판결을 언급하였고, 독일, 프랑스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그 취지를 왜곡하였습니다. 이런 왜곡과 허위에 따라 『무고한 제3자 대상 불매운동은 불법』이라는 제목으로 ‘광고주에 대한 불매 운동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허위의 내용을 보도한 것입니다. 

나. 청구인들의 피해 

위와 같은 허위의 기사로 인하여 원고들은 명예를 훼손당하였습니다. 
(1) 참여연대 

   
원고 참여연대는 공익법센터, 사법감시센터, 의정감시센터 등 12개 활동기구를 둔 시민단체로 동아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광고중단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해 왔고, 신문소비자들인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소비자운동의 일환인 광고중단운동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찰의 수사브리핑, 법원의 영장발부 등 광고중단운동에 대해 칼럼, 논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광고중단운동의 합법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 [참고자료 3 <방통심의위의 “삭제”결정은 사전검열,포털 ‘다음’은 불복해야 할 것>]
· [참고자료 4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광고중단 요구, 뭐가 문젠데?">] 

· [참고자료 5 <방통심의위의 삭제 요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 [참고자료 6 <'2차 불매운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만약 피고들의 정정대상기사와 같이 네티즌들의 소위 ‘조중동’의 광고주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외국법상 위법한 행위라면, 원고 참여연대도 (현행법상 위법성 판단을 떠나) 불법행위에 동조하였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국민들이 정정대상기사로 인해 광고중단운동을 옹호하는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해 위법 내지 불법적인 행위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원고 참여연대는 광고주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미국법 상 합법적이라고 알려 왔는데, 위 정정대상기사는 미국법 상 광고주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위법이라고 주장하여 원고 참여연대가 마치 허위주장을 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원고 참여연대의 평판을 저하시키고 시민단체로서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런 이유로 원고 참여연대는 정정대상기사에서 직접 언급된 바 없지만 원고 참여연대의 활동이 위법 내지 불법이라는 취지의 기사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본 당사자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2) 원고 한서정, 이정기 
원고 한서정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cafe.daum.net/stopcjd, www.pressngo.org)의 공동대표이고, 원고 이정기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에 가입하여 광고주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람입니다. 

원고 한서정, 이정기는 그 동안 광고주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앞으로도 광고주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정대상기사는 대부분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광고불매운동이 전부 다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호도하고 미국법상 합법인 소비자의 광고불매운동을 불법인 것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피해자의 활동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 한서정, 이정기나 원고 한서정이 대표로 있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 미국법, 독일법, 프랑스법 또는 국제법 상 불법인 행위를 하였거나 한다는 인상을 주고, 이로 인해 원고 한서정, 이정기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은 정정보도를 청구합니다. 

3.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정정대상기사를 보도한 동아일보사에 동아일보 2면 왼쪽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제목은 사진식자 24급 고딕체로, 내용은 본문 기사 활자크기로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시할 것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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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정정보도문> 
[제목] 정정보도문 
[내용] 

본지는 2008. 8. 23. 『무고한 제3자 대상 불매운동은 불법』이란 제목으로 최근의 광고중단운동에 대한 검찰수사를 언급하면서, 광고중단운동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 독일 연방대법원, 프랑스 법원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는 내용과 국가간 2차 보이콧을 금지하는 국제협약, 국제기구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미국연방대법원은 소비자의 2차 보이콧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시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행하여지는 비폭력적 소비자 불매운동은 1차/2차를 구분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된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소비자의 보이콧에 적용될 수 없는, 기업간 담합에 의한 거래 거절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1981년 ‘아모코 카디즈’라는 유조선 좌초사건에 관한 프랑스 판례를 소개하면서 유조선명을 ‘아모코 디아즈’로 잘못 표기하였고, 이 사건은 폭력행위와 재물손괴가 수반된 보이코트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함에도,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프랑스 법원이 2차 불매운동을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습니다. 국가간 2차 보이콧을 금지하는 국제협약 등도 소비자들의 2차 보이콧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마치 소비자들의 2차 불매운동이 위법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이유로 소비자들이 행하는 불매운동은 1차/2차를 구분함이 없이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미국 법원의 입장이며, 본지가 8.23. 언급한 독일, 프랑스 법원의 판례는 비폭력적인 소비자 불매운동에는 적용이 없으며, 국제 조약(WTO)에 어긋나는 보이코트에 대한 언급은 소비자의 불매운동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 cafe.daum.net/stopcjd, www.pressng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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